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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의 긴장여건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는 통일과 중립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계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완충적인 여건을 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6자회담의 다자안보기구화와 내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 

간 경제·안보분야의 공동체 구성을 통한 중립화 기반 조성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풀어나

가고자 하였다.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핵보유국의 지위획득과 한국과 미국이 추구

하고 있는 비핵화는 서로 다른 양방향성의 트랙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에도 먹구름의 양태를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목적을 두고 모든 대외정책을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모색할 수 있는 

한반도식의 중립화단계 적용방안은 북핵과 관련하여 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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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반도는 지금 가장 어려운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이용해 김정은 후계지위 안착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은 한반도를 세력형성의 시험대로 생각하며 서로 간에 

팽팽한 정치적인 대결에 나서고 있어 이러한 구도가 자칫 잘못하면 세계평화

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이러한 구도를 해체하고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6자회담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절충점을 찾고 있으며, 한·미가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제거와 한반도 긴장조성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분단의 현실은 안보라는 틀에 묶여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냉전체제의 

세력관계로 역귀하여 더욱더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어려운 이원적인 이유와도 연관이 되고 있다.1)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의 현실적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첫째는 주변국과 남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관계이며, 두 

번째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풀어나가야 하는가라는 

상관관계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해법으로는 한·중과 미·북의 양자

관계와 남·북·미·중의 4자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하며 여기에서 남북통

일 정책을 어떻게 접목시켜나가야 하는 가이다.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은 북한중심으로 한반도 안보를 긴장상

태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63년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1)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의 제반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민족내부문제

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국제적 환경요소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국제문제이다. 강광식, “남북한분단

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와 통일 지향적 체제모형 탐색.”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200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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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통일의 완충적 기반을 다져나

가면서 주변국의 경쟁적 간섭요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은 한반도식의 중립

화2)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를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그 중심은 민족내부문제에 있어서는 당파싸움 등의 남남갈등

으로 인한 분열과,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한 주변국의 간섭으로 정치적 

이권이 형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 통일은 남북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반도식 중립화의 국민적 의지를 통합하고 두 번째,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 번째, 주변세력과의 균형적 여건이 형성되게 

하는 점진적·단계적이며 다중적인 성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립화와 통일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립화와 통일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능적인 

관계를 모색하여 이에 대한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3)

2)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식의 중립화 라는 것은 장기간 분단으로 인한 남북통일에 제한이 되고 있는 

정치·군사 등의 제반여건과 경제·문화 등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제한사항을 완충적인 성격을 적용

하여 점진적으로 상생하면서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연합정치형태로서 분단과 통일의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것임. 그러나 중립과 통일의 연계가 이상적·이론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중립화를 통한 주변국과의 세력균형 역할을 모색해야 되며, 

동시에 북한의 군비확장노력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력한 대응수단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유엔의 법제화를 갖춘 2정부, 2체제의 중립국이 만들어 져야 함. 이러한 중립의 조건은 다극체제하의 

반패권 상쇄동맹를 의미함.

3) 기존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은 先통일과 後통일의 위치적 상관관계로 중립화 통일을 연계하여 고찰함

으로써 중립화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되는 논리성 대안이었다. 따라서 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

여 통일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완충적 여건을 만드는데 중립화와 통일을 분리하여 중립화에 

남북연합의 2정부 2체제의 정치형태를 접목하면, 먼저 북한체제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형태가 되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둘째, 남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인 부분의 비타협적

이며 위협적인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협상의 단초가 만들어 지고, 셋째, 장기간 분단으로 인한 

정치·군사·경제·사회적인 정태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흡수통일과 급변사태에 대한 제도적 

연착륙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의 강한 민족의식과 결집력은 활발한 남북교류

의 여건이 형성된다면 민족통합의 필요성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통일로 발전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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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립화와 통일정책의 역사적 상관관계 고찰 

한반도 중립화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은 조선

시대 말기부터 국내외에서 수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어 왔다.4)

구한말 이래 갖가지 형태로 제기되어 온 한반도 중립화론은 모두가 공식화 

되지 못한 채 외부 세력들 간의 세력안배 개념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임오군란 직후에 일본이 제기한 중립화

론은 청에 의한 한반도의 독점지배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고, 청국은 

조선과의 종속관계를 견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의 일환

으로 조선의 중립화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가 러·일의 공동 보호 하에 대한제국 중립화를 제의한 것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한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기정사실화 하며 대한해협을 자유롭게 왕래 하도록 하여 블라디보스톡과 여

순사이의 항로를 연결 하려는데 있었으며, 영국은 이러한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 거문도 철군에 따른 사후보장조치로 한반도의 중립화를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구한말 주변국의 중립화 제안은 조선의 국가적 존재에 대한 고려

는 경시된 상태에서 국제체계는 이원적 세력구조와 갈등적 상황으로 집약되

는 특징적 양상을 보였다. 즉 이것은 주변강대국의 세력확장에 대한 견제차원

으로 한반도 중립화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 김일성이 연방

제에 의한 중립화 논리를 주장함으로써5) 남한에서는 북한의 숨은 적화 통일

것으로 전망되어 先한반도식 중립과 後통일의 순서가 될 것임. 

4) 중립화 통일론은 김삼규 『금일의 조선』(1956)·『조선의 진실』(1959)에서 문헌상으로 처음 제시 되었

으며, 국내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맨스필드 미상원의원에 의한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제의와 김삼

규·김용중의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찬반론이 논의되다가 5·16이후 정치정세가 바뀌면서 60년대 

말까지 자취를 감추었으며, 70년대부터는 학술논문 형식으로 제기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강광식, 

『중립화와 한반도통일』, 서울: 백산서당, 2010, pp. 219∼223.

5) 김일성은 “한국정부가 미·일 등 종래의 우방들과 관계를 끊고 중립화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통일을 이룩하는데 사실상 큰 난관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김창순, “김일성의 전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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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연장선으로 공산주의에 의한 흡수통일 개념으로 해석되어 한반도 중

립화란 말은 곧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위한 미군 축출 등의 세력 공백을 

유도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의 공존가능성

의 논리가 됨으로써 중립화 논의는 절대적 금기사항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한반도 중립화는 별다른 학술논의 및 정책적 발전을 가질 

수가 없었다. 

또한 70년대 이후에는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어 통일정책보다는 국가의 안보체계 확립에 정책중점을 두고 분단체계를 

고정화하는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통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정치·군사

적 한계성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주변국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남북한이 가지

고 있는 경제·사회적인 제한성만 고려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구조가 발전

되지 않았다. 때문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과 

이를 밑바탕으로 풀어나가야 될 제도 및 법적관계가 후속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당시 전개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북한주도의 압박과 대화라는 전통적인 공산주의식 담담타타

(談談打打) 전술6)에 이용만 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냉전 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주변 환경

과 남북의 상태를 고려한 가장 좋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교류의 조건은 현재 

북한이 두려워하는 체제유지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인 여건과 

이를 통해 장기간 분단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여건을 해소하고 동북아의 안보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완충방안이 필요

한 것이다. 

중립화 통일론” 『북한』, 1989년 7월호, pp. 22∼23.

6) 공산주의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는 대화를 하고 혁명조건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무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종의 화전양면전략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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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립화와 통일정책의 연계성 모색

한반도에 대한 주변 4대 강국의 세력형성과 주도권 경쟁은 19세기 중반부

터 본격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원래 하나였던 한반도는 동·서 냉전과 같은 

국제적 대립관계의 결과로 분할되어 장기간 정치·경제·사회제도의 양립화

로 인하여 통일 문제는 완충적인 여건을 가져야 되는 과제를 내포하게 되었

다. 따라서 한반도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완충에 필요한 단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7)

이러한 틀은 외부세력의 경쟁적 간섭요인을 조정하여 분단 상태 해소를 

위한 국제체계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그 하나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분단국내

부의 과제로서 분단국 상호간의 갈등·대립관계를 조정하여 동질적인 단일

성의 정치·경제·사회체계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8)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일의 완충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적통합을 위한 

연립정부와 같은 형식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9)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외적중립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1. 외적 연계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제체계는 소련붕괴 이후 탈냉전구

7) 대외노선에 초점을 맞춘 중립 통일이란 비동맹, 블록불가담의 중립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군사적 중립과 넓은 의미의 정치적 중립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략』, 서울: 박영사, 2004, p. 98.

8) 통일과정상의 중립은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대외정책을 미리부터 중립화함을 의미하며, 

이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의 제도화가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다. 하정열, 위의

책, p. 98.

9)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사례에서 보면 연립정부 형태의 대내적 통합전망을 보여 줌으로써 중립

화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고, 독일통일에서도 국가연합 형태의 통합전망이 2+4조약에 

의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성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성취하게 되었음. 강광식, 위의 

책,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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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변화한듯하였으나 북핵문제로 과거 소련대신 미·중의 양극구조로 다

시 바뀐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이행과정이 불확실·불안정

한 단계를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다면 한반도 문제를 타협적 방식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구체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10) 이러한 가운데 신냉전

의 불안이 잔존하는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특징 속에 내적통합과 외적중립화의 적용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어느 강대국도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독점시도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시도의 필요성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중립화

의 여건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어느 강대국도 바라지 않고 

있는 경향은 세력균형체계가 안정화 될수록 더욱 고조되어 한반도 문제의 

제도적 안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관계가 불안정한 긴장관계로 지속되는 경우 주변4강은 남북

한의 안정화를 위해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중립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통합과 중립에 필요한 동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공유의 기반

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립화의 주변국 동의여건에 필요한 관계형성이 아직 불투명한 양

상을 보여주고 있는 과도적인 상태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도 기본인식상의 편차가 해소되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 동기 면에

서 전혀 합치되기 어려운 상반된 입장이 잔존하게 된다는 것이다.11)

10) 역사적으로 볼 때, 세력균형에 대한 보조장치로서의 중립화는 전쟁과 평화의 두 시기 동안 분쟁종식, 

분쟁완화, 분쟁회피의 기술로서 사용되어 왔다. 황인관, 『중립화 통일론』, 서울: 신구문화사, 198

8, p. 93.

11) 통합과 중립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입장은 서로의 목적에 배치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는 첫째, 북한은 중립화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평화협

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북한은 통합과 중립의 필요성을 한국 내 동조세력규합과 그 반대

세력의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병준, “중립화 통일방

안과 문제점.” 『국제환경의 변화와 민족통일』, 서울: 정음사, 1986,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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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이러한 미·북 관계를 고려한 대외적 중간자적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여건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

으로서 원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핵화와 중립화를 연계하여 통일

에 필요한 완충적 단계를 만들 수 있는 협의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외적여건

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내적 연계성 

남북통일에 있어 주체사상과 같은 불가시적인 내적연계성은 중립화 조치

로서도 쉽게 차단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요소들은 중립화의 유효한 성립 

그 자체를 저해하는 작용을 하게 마련이다. 특히 한반도와 같은 경우에는 

냉전에 의해서 분단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분단체계의 유지도 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북한식 정치체제의 연계성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이

러한 연계성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거나 해소하는 일은 중립화를 통한 통일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을 여기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12)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을 상징하는 공산주의사상은 70년대 이후의 국제적 

해빙과 더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립화를 통한 통일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는 있으나, 남북 간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은 분단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더욱 구조화 되어 왔기 때문

에 그것이 정치·경제 등의 제도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가치관이나 의식 등에 

12) 남북의 현실적 접근으로 적대적 공존→중립적 공존→협조적 공존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

며, 남북한 통일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의미가 크다. 정지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실현가능성 검토』, 서울: 들녁, 2001,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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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심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은 남북한 

관계가 적어도 중립적 공존관계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통일로 발전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로의 체제가 보장되는 이원화된 연합정부형태는 남북한 간 통일

의 기반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적연계성으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의 분단 틀을 

깨고 경제·사회분야에서 남북한 간에 교류에 필요한 제도적 합의,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질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분열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공유방안이 마련된다면 정치적으로도 남북의 안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3. 기능적 연계성

한반도중립화는 관련 당사국들이 세력균형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

고 그것을 중립화 협상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되기 때문

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동북아의 세력균형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관련 국가들의 동기구조는 크게 안정적이 된다는 점이다.13)

스위스 등 중립국의 과거사례에서 보면 대체로 다원적 세력균형체계를 특

징으로 하는 국제체계에서 중립화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중립은 지리적 위치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주변세력들 간에 지배권 경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는 약소국

이 중립화된 적격임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요

조건일 뿐 중립화가 적용된 실제의 역사적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적 조건에 기인하는 국제적 경쟁요인 이외에 중립화라는 특수한 세력관

13) 중립의 목적은 약소국에게는 주변열강으로부터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받는 방법이고 주변

열강들에는 그 약소국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세력다툼과 갈등을 제거해주는 평화적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황인관, “영세중립 통일방안의 유용성-통일 성사시킬 황금의 

중간치.” 『통일한국-해외기고』, 평화문제연구소, 2004.



144 동북아연구

리방안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상호조정하려는 관련 해당국가들 간의 공유의 

동기가 결합됨으로써 중립화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14)

이런 뜻에서 중립화는 지정학적 입지 조건의 산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관련국가 들이 인위적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말하자면 협상된 중립화

(Negotiated Neutralization)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그 바탕위에서 양자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규정해 주는 공유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립화는 외부세력관리 기능에 주된 관심을 두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

이며, 통일의 경우는 주로 민족적 차원의 문제로서 세력균형과 통합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중립화의 고유한 속성은 국제적 차원에서 세력균형 원리를 적용하여 

외부세력의 경쟁적 간섭요인을 분리해 내는 세력관리방안으로서 대내적 차

원의 통합문제를 고유의 속성으로 하는 통일과는 본질적인 면에서 구별 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분단국 특유의 성격을 고려한 중립

화 방안이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완충적 성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부세력들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만들고 통일에 

필요한 내부적인 기능적 통합연계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단국에 대한 중립화는 먼저 제도적으로 정치·군

사적인 안정과 경제·사회적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고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국의 중립화나 통일에 대한 

협의체제 구성이나 국가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

가를 고려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의 적용여건을 보면 

14) 강광식, “중립화의 개념, 대상, 기능, 효과와 한계 등 제반 이론적 측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

『중립화 통일에 관한 논의 및 연구 동향』,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1989, pp. 29∼42.

15) 통일과 통합은 서로 다르다, 통일(Unification)은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정치적 실체(Political entity)

가 하나로 결합되는 정치적·국제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통합(Integration)은 민족 또는 국가 

내부의 다양한 구성부문 가운데 상호 동질적인 부문 간의 조화와 융합의 과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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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면과 국력요소, 그리고 중립화의 측면에서 중

립국으로서의 현실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기존에 한반도의 중립화와 

통일문제가 국내외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한반도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 점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한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세력균형에 필요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등의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이

다. 당면한 북핵문제도 북한의 일방적인 핵무기 개발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륙 간 미사일시험으로 동북아의 위협을 증대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이 핵 제거가 아닌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16)    

따라서 현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체제의 안정성과 연계하여 주변국의 

중립화체제 보장 틀을 먼저 구현 할 수 있는 다자안보문제로 접근하여야 될 

것이다.17)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의 안보위협요인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세력균형을 만들어 한반도중립화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여건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자적 안보의 보장성과 체제유지라는 

연계성을 통해 핵 제거에 대한 협상의 물꼬가 만들어 질수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한반도에 내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족동질성에 대한 국민

적 통일의지를 불러오게 되고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완충적 

16) 조선신보는 조미 핵 대결, 3라운드 진입의 위험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평화회담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1차,2차 핵 위기와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

였다.『연합뉴스』 2010년 4월 9일.

17) 동북아시아 지역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냉전기 양극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유럽과 달리 지역 

정체성의 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아울러 다자주의적 제도를 발전시킨 경험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안보레짐을 창출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 이러한 배경속

에서 탄생한 6자회담은 동북아지역에서도 안보의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문병철, “동북아 안보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가능성.”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 2011,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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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만들게 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 아래의 표(1)은 주변국과 남북의 

중립과 통일의 상관 관계적 연계성을 구분하여 제시 한 것이다.

<표 1> 중립화와 통일의 상관 관계적 연계성

Ⅳ.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중립화단계 적용방안

1. 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6자회담의 다자안보기구화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범으로 북핵문제가 점차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중

국의 중재로 북·미·중 3자회담(2003.4.23∼25)이 개최된 후, 미국은 북한

의 체제보장 주장과 핵 포기를 풀기위한 문제는 다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북 핵 위기의 원인제공자라는 인식을 불식 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6자회담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6자회담은 2003년부터 2008년 말까지 한반도 및 주변 6개국이 

5년간 진전과 교착을 거듭하며 6차례의 만남이 이루어 졌으며, 다자안보 접

근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개최 목적인 북핵 제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구 분 중     립 통     일

주변국
ㆍ6자회담을 통한 중립화 보장

ㆍUN감시·감독체계 적용

ㆍ남북정부의 단일체제 승인

ㆍ동맹과 우방의 법적성격 구분적용   

남·북
ㆍ경제·안보 공동체 추진

ㆍ2국가 2체제 법·제도 정비

ㆍ경제·안보 공동체 정착

ㆍ1국가 1체제 법·제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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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중국의 중재로 다시 6자 회담에 복귀하는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앞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안보문제는 남·북·미·중 +일·러 

형태의 6자 회담의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구조로 발전되어 가고 있

다.18) 따라서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

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협상 틀을 통해 향후 남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립화창구 역할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19)

이를 위해 첫째, 동북아 지역 내 군비증강을 견제하여 상호충돌적인 여건을 

방지하기위한 것과 평화여건을 목표로 하는 안보포럼체제 속에서 남북과 주

변국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2+4, 3+3 

식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먼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의 군축

문제가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동북아의 평화와 포괄적인 안보분쟁의 해결 역

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에서 촉발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개념을 

정립·발전시키는 것이 한반도 중립화에 필요한 다자기구로서 유용하게 될 

것이다.20)  

① 남북의 특성을 고려한 다자주의로 재정의 하여야 한다. 즉 실무그룹회의

에서 모든 안보협력의 방식과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의미에

서 다자주의 회원국 간 일반화된 행위원칙을 견지하며, 포괄적 호혜성을 추구

18)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협력인 6자회담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아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동북아의 상호 배타적 성격을 갖는 특징을 고려하여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근방

법 면에서 다자주의 내에서 양자 주의를 절충한 형태가 바람직 할 것임. 김태운·정재호, “2.13핵합의

와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정치·정보연구』제10권 1호, 2007, pp.144∼145.

19)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평화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 대화를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는 지난 9.19공동성명에서 조미공동 코뮈니케에서 각각 관련합의

를 이행하는 형태로 풀려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연합뉴스』 2009년 12월 13일.

20) 북한 핵위기,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 동아시아의 주요한 안보이슈를 고려해 볼 때 

다자안보협력체계의 구성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적인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다. 하영선,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06,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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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히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고 독자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로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역적 대립

과 분쟁에 접근하는데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양자관계를 적용한 다자안보협

력체의 이중적 운영체계가 합리적일 것이다 .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의 안보지형을 구축한 것도 양자안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21) 그러므로 

현 동북아시아에 형성되어있는 세력상태를 고려하여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근방법 면에서 다자주의 내에서 북·미, 한·중 

등의 관계로 만듦으로써 문제해결을 직접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22)

2. 내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평화체제 구축

중립화기반완성에 필요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

키고 국방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과제이다.23)

이러한 평화체제는 정전상태의 한반도상황을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이는 

첫째, 경제적인 차원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 체제를 의미하며, 둘째

는 남북 공존과 국제적 보장체제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된다. 따라서 한반

도 평화체제는 지역적 범위를 가진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서 이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 간에 평화

목적의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어떤 형태의 규칙과 절차를 가진 하나의 제도가 

21) 박사명, 『동남아의 정치변동의 동학』, 서울: 오름, 2004, p. 70.

22)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 북은 6자회담 복귀조건을 대북제재해제와 평화협정체결을 내걸었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먼저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은 상호 접촉을 통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소한

의 협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경향일보』 2010년 9월 2일. 

23) 홍현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 제5권 1호 , 2010.4월호,  p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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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하며, 평화체제 정착에 필요한 정치·군사적 갈등상황이 해소 

되어야 할 것이다.24)

그리고 정전상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쟁상태 종결선언, 

수교조약, 평화협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한반도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변강대국의 공동보장 형식의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불

가침협정에 의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주변국의 특히 미국은 한국,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상호교차적인 불가침의 준수성을 협의하는 형태로 군비

통제를 견제하면서 2개체제의 평화공존관계를 수립하는 환경으로 조성·발

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주변국에서 한반도를 생각하는 동북아 분쟁의 근원

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이며 환경적인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중립화로 진입하여 정착에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가 확고히 보

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 2011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세 등의 재원적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여야 간에 이견이 형성된 것은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적 단합된 상황을 만들어나가는데 문제점으로 작

용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25)

둘째, 대북협상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은 지난 60년대부터 주장해오는 주한미군의 

24)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평화협

정을 체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여기에 ① 해상분계선 획정문제, ② 외국군 증원정지 및 철수 등의 

해결 그리고 ③ 국제(내)법적 절차의 마무리를 제시하고 있다.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4집 1호, 2012, p. 6.

25) 이명박 대통령이 8·15광복절 축사에서 통일 한반도를 대비하기 위한 통일세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당조차 반대 입장으로 가닥을 잡아 

더욱 요원해 졌다. 『서울경제신문』2011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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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와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목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

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법적 차원에서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법적체계를 통하여 평화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도화 시켜야 한다.26)     

넷째,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조·중 우호조약 등의 관련법적 근거를 대체

하는 미·중이 포함된 유엔사령부가 한반도문제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국

제 평화관리 기구가 되어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예방·유지·복원의 기능

적 역할을 해야 된다.27)

<표 2>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단계별 추진중점

       

다섯째, UNC를 대신할 수 있도록 현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어 국제 정치

26) 평화체제 전환 시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법적인 문제는 ① 평화협정의 법적 당사자 문제, ② 국제연합

군과 국제 연합사령부의 법적성격, ③ 국제연합사령부의 해체문제, ④ 주한미군철수문제, ⑤ 남북한

의 법적관계, ⑥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관계 설정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정열, 위의 책,  pp. 

73∼74.

27) UNC의 위상과 지휘문제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체결 후, 대부분 철수하여 현재 사령부의 간부와 

연락장교단, 의장병 등 약 300여명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상징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존재임. 유병화, 『국제법 총론』, 서울: 일조각, 1981, pp. 814∼815.

구 분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적 협력강화 국제적 환경조성

1단계 ㆍ신뢰구축 추진

-남북 협조기구 설치

ㆍ경제교류협력증진

-2, 3의 개성공단 설치 등 

협력여건 조성

-철도, 도로 등 SOC 인프라  

구축

ㆍ6자회담의 다자기구화

-미·북, 한·중 양자관계의 

직접협상체계 마련

-미·북, 북·일 관계 정상  

화 노력

2단계

ㆍ남북 간 회담 정례화 및 

  군비 통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위기관리체제 제도화

ㆍ남북 간 교류협력제도화

-남북경협 합의 이행 기구 

  추진

-남북교류 특구설치·운영

ㆍ국제적 대북지원 제도화

-북, 미·일 과 관계정상화  

선언

-북, IMF·IBRD 등 국제기구 

가입, 정상국가화 노력

3단계

ㆍ남북불가침협정체결 

  정전상태 종결선언

ㆍ평화상태 완성

-남북평화협정체결

ㆍ남북시장경제완성

-통화금융체제 통합

-전지역 통행·통신·통상  

추진

ㆍ국제적 평화보장체제 완성

-UN평화유지군 구성

-다자간 평화협력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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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국제적 평화보장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28)

위의 표(2)는 평화정착에 필요한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긴장완화와 경

제협력, 그리고 국제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중점사항을 본 논문의 취지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3. 경제·안보분야의 공동체 구성을 통한 중립화 기반 조성

(1) 지자체중심의 시장 공동체 확대 노력29)

주변국의 이해를 갖추고 공동으로 보장하는 평화체제의 환경조성이 이루

어진 상태에서 내적으로 가장먼저 이루어야 할 부분이 남북한의 경제적 오차

를 좁혀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시장경제의 통합 즉 남북경협

을 통한 시장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30) 이는 궁극적으로 민족경제의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하는 정책기조의 대북정책일환으로서 민족공동체의 완성과 더

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동질화 또는 

28) 평화체제 전환의 평화협정체결은 반드시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일본이 2차 대전 후, 패배하여 미군이 일본을 점령한 이래 미국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

서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했음에도 지금까지 미군이 일본에서 철수 하지 않고 주둔하고 있는 것과 1960

년 1월 미·일 간에 체결된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미군의 주둔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를 

명문화 한 것 등은 평화조약체결이 곧 외국군 철수라는 등식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안보현실을 고려한 

관련 당사국간의 협의 하에 필요한 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음.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문제.” 『국방부 군비통제집』 제27집, 2000, pp. 81∼83.

29) 남북경제공동체가 공식 용어로 등장한 것은 노태우 정부시기였으며, 이는 남북이 서로 협력함으로

써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가운데 남북경제공동

체가 형성된다는 논리로서, 김대중 정부는 대북인도 지원이 민족공동체 및 경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남북경협을 확대할수록 남북관계는 확대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행위변화라는 대북정책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 동의

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 이를 통해 한반도

를 경제 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음.

30) 김근식,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p. 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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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통일의 궁극적 

목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경제체제 및 그 이념의 

이질성 때문에 남북 간에 운영방식의 차이나 경제규모와 체질이 다르므로, 

교류를 통한 상호수렴과 접근이 절실하며, 또한 국민생활과 생존에 가장 절실

한 분야로 다른 사회 각 분야에 파급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도 분야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 시장형성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은 북한의 현 경제적 입장

에서 주민들에게 무상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현시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31) 그러므로 이러

한 시장성 경제협력 및 교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접근방식으로 지역적 영역

을 고려한 경협방식을 추구하고 이를 발전시키면 1, 2차 제조산업으로 확대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32)

남북한 간의 시장 경제협력 및 교류는 지금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견제하면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있다.33)

현재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중단으로 중국과의 교류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보니 남북한 상인들이 오히려 중국의 물류유통개념의 브로커에 이용당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남북이 경제 

통합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직접교류단계를 적용하여 점진

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1단계는 거래 및 협력단계로서 분단체제의 

적대관계가 가져온 불신과 오해를 청산하고 신뢰 및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31) 조동호,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0,  pp. 

159∼160.

32)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되면서 독립채산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한국공법학회, 

2008, p. 177.

33) 주성환,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비교, 그리고 경제교류방향』, 서울: 집문당, 2002,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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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처음에는 각 지자체별로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시장공동

체 구성에 관한 1차 산업물류 등의 교류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남북한 

양측이 각각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통상·통행·통신의 3통 협정 체제를 보

장하고 정치·군사적 여건에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구현하는 것

이다. 

2단계에서는 남북한 간에 상품교환이 완전 자유화되고 상호간에 일정지역 

내에서 투자, 취업 및 기술협력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법적·제도

적 장벽이 제거되고 공동시장을 창출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34)

3단계에서는 공동시장의 형성과 함께 경제제도,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져 명실 공히 단위별 경제동맹을 완성할 수 있는 정책

적 보장여건을 제공해야 한다.35)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이질체제의 경제통합과정은 간접교역에서 시작하

여 직접교역→경제협력→경제통합 등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졌음을 고

려해야한다.36) 따라서 북한의 고립을 지양하고 직교역의 확대, 교통통신망

의 연결, 제3국의 경제특구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 접촉기회를 확대하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교류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37)

이는 남북한의 교역이 간접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는 의미도 있지만 대

북투자의 기업 물류비용 등과 같은 생산외적인 비용을 낮추어 물류인프라를 

34) 북한은 2003년 3월에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바꾸면서 물자교류가 활성화되고 또한 개인 

판매대가 분양되는 등 시장유통망이 도입되면서 시장경제마인드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난 타개위한 방편으로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른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윤대규·김근식, 위의 

책, pp. 179∼182.

35) 경제통합 이론의 선구자 벨라 발라시는 경제통합의 목표를 “시장확대를 통한 경제이익의 실현”이라

고 정의하고 경제장벽의 제거를 위한 경제통합의 기본적 조건을 ①경제발전 단계 비슷 ②역내 교통

여건 구비 ③경제정책운용의 조화와 협조 ④경제통합의 이익분배에 대한 제도적 장치 ⑤경제통합을 

위한 정치적여건 성숙 등을 제시함.

36) 오수열, “세계화를 위한 남북통일환경조성.” 『국제관계연구』 제8집,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95, p. 16.

37) 제4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자 실무회담에서 과거 북한은 3통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꺼리는 입장

이었으나 이번에는 3통 문제를 개선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음. 연합뉴스』 2010년 2월 10일.



154 동북아연구

확보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일 후에도 북한지역의 경제부

흥에 직접적인 도움을 가져와 통일독일이 가졌던 문제점 해소에 대비하는 

역할을 감당 할 것이다.38)

(2) 순차적인 안보 공동체 협의여건 마련

남북의 경제공동체 형성과 동시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는 부분이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군비제한(Arms Limitation), 군비

감축(Arms Reduction)을 포괄하는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안보 공동체 협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한국전

쟁의 경험과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한 간의 적대적 유산이 잔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서로가 실천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과제들을 선별

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실현해야 한다.

첫째, 6자회담과의 연계적인 상관관계 속에 공격적 군사태세에서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예를 들어 핵 문제 뿐만 아니라 정규군에 대한 상비(예비군)인력으로 전환가

능성을 검토하여 일본의 자위대나 스위스와 같은 안보시스템으로 변화시키

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둘째, 대량살상무기나 화학 및 생물학무기의 폐기나 감축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합의하고 특히 특수전부대의 기능과 보유역량을 방위적 성격에 맞는 

규모로 전환할 수 있는 남북고위급 군사실무회담을 정례화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先 신뢰구축, 後 군비감축 원칙에 입각하여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8) 통일로 가기위해서는 남북이 경제적으로 먼저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는 북한 경제의 남한화가 이뤄

져야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남북경제가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정치·군사적 통일이 

가까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경협사업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임. 정세현, “6·15 남북공동선언 그 후 

10년, 남북경협문제 없나.” 『모아진 이코노믹리뷰』, 2010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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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북한이 오랫동안 동시적·포괄적 접근에 입각하여 先 군비감축, 

後 신뢰구축 방식의 주장으로 발생한 남한과의 의견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남북한 상호간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된 이

후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39)

따라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려면 남북 간에 상호 군사적 투명성

을 향상 시키며 불가침보장체제를 확립하고 군비제한 및 감축의 여건을 조성

할 수 있는 완충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상생·공영할 

수 있는 중립화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 군사당국자 간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시스템을 정착시

키며, 비무장지대에 자연생태 보존지역이나 관광여건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여건이 조성되고 나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사전 통보 및 참관 등의 교류여건을 제도화해

야 한다.40)

이는 서로간의 사소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및 제재를 

위해 내부적으로 남북한 양측이 함께 군사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한 

군비통제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실질적 조치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강구함으

로써 전쟁위험성을 제거하고 중립화를 보장하는 것이다.41)

그리고 남북 안보 공동체는 국제적인 안보보장과 견제여건으로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가 외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합병과 분단이 이루어 

39)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1990.9월)에서 남측은 단계적·점진적 접근의 先신뢰구축 後군비축소를 제

의하였고, 북측은 동시적·포괄적 접근에 입각하여 先군비감축 後신뢰구축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남북한은 상대방의 논리와 용어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남북합의서 및 후속합의서를 이루어내었다. 

함택영 공저, 『한반도의 평화는 가능한가』, 서울: 아르케간, 2009, p. 271.

40) 현재 북한과 중국이 맺고 있는 조·중우호조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군사적 회담에서는 남·북·미·

중의 다자개념을 적용하되 중국의 현 북한에 대한 견제적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통해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중적 견제 및 감시여건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음.

41) 北신상호 UN대사는 천안함사건(‘10.3.26).관련 북한국방위검열단의 조사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논리를 내세워 주변국의 전방위 압박을 피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한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직의 

실체를 남북군사위원회구성의 방어형 국방운영모색 등의 공동발전위의 성격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남북 간 군사적 교류의 여건을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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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에 주변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서로 상쇄하여 효율적으로 견제·차

단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나 장치를 가져야하기 때문이다.42) 이러한 노력으

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독일이 2+4회

담을 통하여 통일의 외적 여건을 조성하였듯이,43) 남북 간의 쌍방관계를 

통해 주변국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이며 선별적인 참여여건을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군부의 강경적인 자세

와 나타내고 있는 입장은 이러한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

어 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입장을 살리고 자신들의 세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외적 중립화를 위한 상호간의 군비통제여건이

다. 이것은 주변국과의 연계성이 함께하면서 체제유지가 보장되는 즉 군부의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보존하면서 타협주의적인 방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공동체 형성을 통해 북한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프랑스 수상 르네 프레븐이 1950년 10월 유럽방위공동체(E

uropean Defense Community)에 독일의 참여를 제안하여 독일을 유럽방위

공동체 라는 초국가적 장치를 통하여 효과적인 통제와 견제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44) 북한도 6자라는 다자안보적 틀에 포함시켜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화해협력의 울타리에서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다자적 안보 협력을 통해 헬싱키의 최종합의서 등에 명시한 

신뢰안보구축조치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역내 군축협상으로 발전하여 군비통

제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이루어낸 것이라는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45)

42) 전웅, “한국외교정책의 방향과 전략.”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p. 388.

43) 윤근식, “독일통일의 과정조명.” 『현대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서울: 대왕사, 1991, 

p. 141. 

44) 조명현, “유럽 안보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

구소, 1995, p. 187.



157한반도 통일과 중립화단계의 상관관계 고찰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필자는 중립화의 완충적 여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의 실현에 접근하는 타당성을 살펴본 것이다. 한반도나 동북아

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내외적 노력의 일환으로 ‘병존’에서 ‘공존’으로 

나아가야 하고 ‘공존’에 의한 중립화야말로 진정한 한반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기고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반도는 19세기 말부터 그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주변세력

들 간의 각축장이 되어왔으며, 이에 수반하여 한반도에는 세력 판도가 바뀔 

때마다 분쟁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중립화의 적용이 제기 되었으나, 관련국들 

간의 세력 균형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공식적인 협상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남북한 통합성과 민족동질성에만 치중

하고 중립화는 별개의 과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난세기 동안 중립화는 

논쟁으로만 그치고 통일은 남북이 서로 정치적 목적의 슬로건으로 이용함으

로써 중립화와 통일의 적용이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왜 중립화도 안 되고 통일도 안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

고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의 내외적 상태를 고려한 한반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주변국의 상태와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건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한반도의 통일 접근에 필요한 중간단계 

적용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중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6자회담에서 한반도 중립화의 여건을 적용할 수 있는 다자적인 

협의 여건을 만든 후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공감대를 

45) 노무현대통령은 한반도의 북핵문제 등의 긴장요소와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나 세력관계변화를 고려

하여 동북아지역의 가장필요하고 적합한 모델로 유럽안보협의회를 구상하였다. 박광섭, “노무현 

행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구상과 그 실현가능성.” 『한국 동북아 논총 』, 제41집, 2006,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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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를 안정화시키고 다자안보적인 세력균형을 만

들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6자회담을 통해 경제제재의 완화여건과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는 이중전

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을 중립화성격으로 구분하여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철수

를 해야 한다는데 그 당위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안보와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되기도 한다. 결국 북한이 생각

하는 남북의 통일은 적화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반도에 

제2의 월남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중립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세력균형에 

필요한 군사력으로 성격을 달리하여 한반도에 존재케 하는 즉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논리적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주한유엔

군 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서 내린 결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 및 부대로 만들어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한반도 중립화가 완충적 단계로서 통일론

에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는 중립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지이다. 지난시

기 정치적으로 통일목표가 제시됨으로써, 궁극적인 실천의지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통일목표자체는 북한에게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서로 상생과 공

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으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 그들의 체제유지에 대한 방어이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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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어떠한 위협도, 합의의 파기도 관계치 않고 시행하고 있는 현 실태

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북한식의 정치·군

사체제를 견제하고 남북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제도적 이질성 등을 통합

해 나가는 것으로서 그것은 현 북한지휘부가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체제유지

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교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완충적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남북 분단으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통일이라는 민족통합의 절대성

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현실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완충적 여건이 만들어 진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며, 북한 

또한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핵을 포기하

는 협상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긴장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견고한 체제유지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통해 정치·경제적인 물꼬를 트고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핵보유정책이 체제유지에 압박의 상황으

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중국의 이중적인 자세는 결국 북한체제

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장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민족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로 다가설 수 있는 

완충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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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Neutralization of Stage 

Bhang, Ho-Yup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paper explores how the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policies have been 

historically implemented and also how the correlation between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is linked to internal, external, and functional aspects during 

these processes. Furthermore, this paper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dividing 

buffer condition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parts. First part constitutes creating a peace system needed for transferring 

the Six Party Talks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and building 

neutralization platform. The second part constitutes building neutralization 

platform by forming an 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  North Korean's  

goal will bring tension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East 

Asia security. The reason behind this is that, since North Korea carries out 

all its foreign policies with the basis on the maintenance of its regime which 

includes succession, if such issues do not proceed as intended in the South 

Korea-U.S. relationship. possibility is high that a foreign negotiation 

condition will be made along with interior solidarity in an intense 

environment. Therefore, application of neutralization which explores not only 

political measures that can solve this, but also foundation for ultimate 

unification, is a practical plan that provides the first step for nuclear 

negotiations and can positively apply in future peace regime of the peninsula.

Keywords: Neutralization, Unification, North Korean Nuclear,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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